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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전력 소비의 연관 요인과 구조적 이질성 분석:

분위수 회귀모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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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22년 가구에너지패널조사(HEPS) 데이터를 활용하여 최소자승법(OLS) 

및 분위수 회귀분석으로 한국 1인 가구의 전력 소비 패턴과 조건부 연관 요인을 분석한

다. 연구 결과 세 가지 주요 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소득이 높은 가구에서 전력 소

비가 낮게 관찰되는 조건부 역상관 패턴, 즉 소득의 역설이 확인되어, 전력을 정상재로 

보는 기존 시각에 의문을 제기한다. 둘째, 주거 면적, 주택 유형, 난방 연료 등 구조적 

요인이 개인의 절약 행동보다 소비와 더 강하게 연관된다. 셋째, 복지 수혜 여부와 전

력 소비의 연관성은 소비 구간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며, 최저 조건부 분위의 복지 수혜 

가구에서 유의한 과소 소비 패턴이 관찰되나, 역인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는 정

책 효과보다 수혜 대상 선정의 결과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행동 변화 캠페인에서 

그린 리모델링 및 고효율 가전 보급 등 구조적 환경 개선으로의 정책 전환과 함께 맞춤

형 수요 관리 전략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핵심주제어: 1인 가구, 전력 소비, 분위수 회귀분석, 소득의 역설, 주거 환경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C21, D12, R21, Q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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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 사회의 인구구조 변화 중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1인 가구의 급격한 

  * 제1저자,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석사, 전화: 010-3812-2535, E-mail: jw991203@pusan.  
ac.kr

 ** 공동저자,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석박사통합과정, 전화: (051) 510-3998, E-mail: 
calmnp@pusan.ac.kr

*** 교신저자,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전화: (051) 510-2544, E-mail: doohwan@pusan.  
ac.kr
논문투고일: 2026. 4. 19   논문수정일: 2026. 6. 16   게재확정일: 2026. 6. 24

-31-



32  1인 가구 전력 소비의 연관 요인과 구조적 이질성 분석

증가이다. 통계청(2023)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4.5%를 

차지하며, 과거의 특수한 형태가 아닌 가장 보편적인 가구 유형으로 자리 잡았

다. 그러나 현행 가정 부문 에너지 정책은 여전히 4인 가구 중심의 표준 모델에 

기초하여 수립되고 있어, 전체 가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1인 가구의 고유한 소

비 특성을 정책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홍종호 외, 

2018).

한편, 1인 가구의 확대는 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에너지 수요 구조의 질적 변

화를 동반한다. 이헌우(2024)는 고령층 비중 증가가 장기적으로 가구 전력 수요

를 감소시키지만, 1인 가구 비중은 전력 수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효과

를 갖는다는 점을 보여 주었다. 이는 한국의 고령·1인 가구 확대가 단순한 수요 

축소가 아니라, 구성과 패턴이 달라진 수요를 의미함을 시사한다. 홍종호 외

(2018)는 가구에너지 패널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에서 1인 가구가 다른 가구 형

태에 비해 1인당 전력 소비가 유의하게 많으며, 특히 40~60대 1인 가구의 소비

가 가장 높음을 확인했다. 또한 가구원 수가 증가할수록 1인당 에너지 소비는 감

소하는 규모의 경제효과가 관찰되었는데, 이는 Williams(2005)가 지적한 바와도 

일치한다. Williams(2005)는 영국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에서 1인 가구가 2인 또

는 4인 가구에 비해 1인당 전기를 23~77%, 가스를 38~54% 더 소비함을 보이

며, 1인 가구 증가가 규모의 경제 상실을 통해 자원 소비를 급증시킬 수 있는 구

조적 요인으로 작용함을 경고했다.

기존 선행 연구들은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전력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며, 주로 소득 증가가 전력 소비를 견인한다는 점을 지지해 왔다. 국내에서

도 노정녀(2014)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가전기기 이용이 가계 전력 수요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소득의 유의한 양(+)의 효과를 확인했다. 이처럼 소득과 

소비의 양(+)의 상관관계를 전제하는 연구들은 전력을 정상재로 간주하는 전통적

인 다인 가구 중심의 시각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은 1인 가구가 다인 가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소비 메커

니즘을 가진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Kavousian et al.(2013)은 스마트미터 데

이터를 이용해 주택 면적, 기후, 전기온수기 보유 등 물리적·구조적 요인이 전

력 소비의 핵심 결정 요인임을 실증했으며, 오히려 소득 수준과 전력 소비 사이

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승희(2020)는 1인 가구

의 고유한 생활 패턴이 건물 에너지 요구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가구원 

수 감소가 단순한 에너지 소비 감소로 직결되지 않음을 시사했다. 또한 S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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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ong(2025)은 1인 가구가 거주하는 소형·노후 주택의 구조적 비효율이 에

너지 소비를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 주며, 이들의 소비가 개인의 절약 

의지보다는 거주하는 주택의 물리적·구조적 특성에 더 크게 기인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Jung(2025) 역시 한국 지역 패널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에서 1인 가구

와 온실가스 배출의 관계가 주거 유형에 따라 이질적임을 확인했는데, 소형 아파

트 거주 1인 가구는 배출을 줄이는 반면 노후 단독주택 거주 1인 가구는 배출을 

늘리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1인 가구의 에너지 소비가 개인의 속성보다 주거 

환경의 구조적 특성에 의해 결정됨을 시사한다. 한편, Nam and Jeong   

(2024)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전기요금 규제에 의한 가격 신호 약화는 구조적 비

효율이 지속되는 1인 가구의 높은 기초부하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는 바로 이 지점에 주목한다. 선행 연구와 데이터의 예비 검토는 1인 

가구 내에서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오히려 전력 소비가 낮게 관찰되는, 이른바 

소득의 역설 가능성을 제기한다. 본 연구는 이를 소비 분포 전반에 걸쳐 체계적

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는 고소득 1인 가구일수록 에너지 효율이 높은 신축 주

거지에 거주하거나, 직장 등 외부 활동으로 인한 부재 시간이 길어 가구 내 전력 

수요가 낮게 형성되기 때문으로 추론된다. 반면 저소득 1인 가구는 노후화된 주

택의 낮은 단열 성능과 같은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소득 대비 높은 기초 에너지 

비용을 부담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가구원 수라는 양적 지표만을 고려한 기존

의 접근 방식은 1인 가구 내부의 질적 이질성을 간과할 위험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2022년 가구에너지패널조사(Household 

Energy Panel Survey: HEPS) 제13차 마이크로 데이터를 활용하여 1인 가구의 

전력 소비 연관 요인을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방법론으로는 조건부 평균만

을 추정하는 통상적인 최소자승법(OLS) 대신, 전력 소비 분포의 양극단인 에너

지 빈곤층부터 과소비층에 위치한 가구들의 특성을 정밀하게 포착할 수 있는 분

위수 회귀모형을 적용했다.

본 연구의 차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1인 가구를 단순히 다인 가구의 축소

판으로 보지 않고 독립적인 경제 주체로서 그들만의 소비 메커니즘을 규명했다. 

둘째, 기존 연구들이 간과했던 소득의 역설 현상을 소비 분포 전반에 걸친 분위

수 효과로 확장하여, 소득과 소비의 관계가 소비 구간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실증적으로 제시한다. 셋째, 구조적 요인과 행동변수의 상대적 연관성 크기를 비

교함으로써, 1인 가구 대상 에너지 정책이 구조적 접근으로 전환될 필요성을 제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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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 연구

초기 연구들은 에너지 사다리 가설에 기반해 소득 증가가 에너지 소비를 촉진

한다고 보았다. Rodriguez-Oreggia and Yepez-Garcia(2014)는 멕시코 ENIGH 

2010 마이크로데이터로 25,714가구를 분석해 소득 분위와 에너지 소비 간 양의 

관계를 OLS와 Tobit 모델로 입증했으며, 도시 가구 상위 분위에서 휘발유와 전

기 소비가 두드러지고 농촌에서 LPG와 전기 중심임을 확인했다. 이는 소득 10분

위에서 에너지 소비가 2배 이상 증가하는 S-곡선 패턴을 보였고, 가전 보유 수

와 주택 품질 등 가구 특성이 보완 요인으로 작용하며, 도시 에너지 소비가 농촌

의 2배에 달함을 드러냈다. 

국내에서는 김영희(2016)가 가구의 주거에너지 소비행태를 의사결정 구조 중

심으로 분석했는데, 빈곤가구의 경우 동절기 기온 강하로 난방비가 증가하면 추

가적 난방비를 지출하기보다 식품 소비를 유지하는 행태를 보여 에너지 빈곤의 

심각성을 보고했으며, 난방방식 선택이 에너지 소비에 종속되는 이산연속선택모

형 분석을 통해 소득 수준에 따른 난방에너지 소비 증가를 확인함으로써 에너지 

사다리 가설을 뒷받침했다. 이는 Kanagawa and Nakata(2007)의 에너지 접근

성이 빈곤 감소와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는 관점과 연계되어 중소득 국가 보조금 

대상화에 시사점을 준다. 이러한 전통적 관점은 다인 가구 중심으로 소득이 핵심 

결정 요인임을 시사하나, 최근 연구들은 특정 조건에서의 비성립 가능성을 지적

한다. 이승희(2020)는 한국 저소득 1인 가구가 고소득 가구보다 에너지 소비가 

높음을 실증적으로 밝혀, 소득 효과가 1인 가구와 다인 가구라는 가구 유형 및 

도시 밀도와 단열 수준 등 주거 환경에 의해 상쇄되는 비선형성을 강조했다.

1인 가구 증가는 에너지 소비 패턴의 근본적 변화를 초래하며, 이는 OECD 

국가에서 1인 가구 비중이 38%에 달하는 글로벌 추세와 맞물려 탄소 배출 압력

을 증대시킨다. Williams(2005)는 1인 가구 증가가 공유 자원 규모 경제 상실로 

총자원 소비를 도시에서 38%, 농촌에서 77% 폭증시킬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경

고했고, 이는 에너지 소비 급증으로 이어진다. 홍종호 외(2018)는 한국 가구 에

너지 상설표본조사 결과를 활용해 1인 가구의 성별·연령 이질성을 분석하여, 여

성과 고령층의 냉장고·난방 등 장시간 가전 사용이 소비를 견인한다고 밝혔다. 

이헌우(2024)는 2003년부터 2022년까지의 행정구역별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고령화와 가정용 전력사용량의 관계를 분석했는데, 고령인구 비율 증가는 가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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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사용량에 음(-)의 영향을, 생산연령인구 비율 감소는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대별로 상반되는 효과가 존재함을 확인했다. 특히 ‘시’ 지역이 

‘도’ 지역에 비해 고령화가 전력사용량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도출되어 도시

화 가속화와의 연동을 강조했으며, 통제변수로 포함된 1인 가구 비율이 가정용 

전력사용량 증가의 유의한 요인임을 확인하여 1인 가구 비중 상승이 총에너지 수

요 증가의 주요 요인이라는 점을 거시적 증거로 뒷받침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1인 가구 내부 이질성 연구는 개인 특성보다 구조적 요인을 

부각한다. 가구 에너지 소비의 결정 요인을 둘러싸고 사회경제적 특성과 주거 물

리 특성 중 어느 쪽이 더 지배적인가에 대해서는 상반된 실증 결과가 존재한다. 

Adan et al.(2018)은 영국 EHS, 즉 English Housing Survey의 9,116가구 데이

터를 활용하여 난방용 가스의 1인당 소비량 결정 요인을 다변량 최소자승법

(OLS) 회귀분석으로 추정했는데, 주택 유형이나 건물 연식 등 물리적 주거 특성

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반면 가구 규모, 소득, 고용 상태, 가구 구성 등 

사회경제적 특성이 소비 변이의 약 55.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거 특성

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정책 관행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1인 가구가 다인 

가구에 비해 1인당 가스 소비량이 3배에서 6배에 달하며, 60세 이상 고령 1인 

가구의 소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가구 규모 축소에 따른 규모 경제 상

실이 에너지 과소비의 핵심 기제임을 시사했다. 반면 Kavousian et al.(2013)은 

미국 1,628가구의 스마트미터 10분 간격 전력 소비 데이터와 114개 항목의 설문

조사를 결합하여 일일 최소 소비인 idle load와 최대 소비인 peak load를 분리 

모델링했는데, 일일 최소 소비는 기후, 주택 면적, 단열 수준 등 물리적 특성과 

냉장고 수에 의해 주로 결정되는 반면 일일 최대 소비는 전기 온수기 등 고부하 

간헐 기기와 거주자 수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나 구조적 요인과 행태적 

요인이 소비의 서로 다른 측면을 설명함을 입증했다.

국내 난방에너지 분야에서는 신동현 외(2019)가 확률경계모형으로 에너지원별 

난방 소비효율을 비교했고, 신동현 외(2020)는 메타확률경계모형을 적용하여 심

야 전력의 효율이 가장 낮고 효율 개선 시 가구당 평균 8.4%의 난방비 절감이 

가능함을 보였다. 주목할 점은 소득 수준이나 주택 소유 여부, 건물 연식은 전력 

소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며, 에너지 효율 가전 구매 

성향이 오히려 소비 증가와 연관되는 반등 효과가 관찰된 것이다. 이 두 연구는 

가구 에너지 소비 분석에서 사회경제적 특성과 물리적 주거 특성이 상호보완적

으로 작용하되, 난방 가스와 전력이라는 분석 대상 에너지원 및 영국과 미국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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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국가적 맥락에 따라 상대적 중요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준다.

Tian et al.(2024)은 EXIOBASE 글로벌 다지역 산업연관 모형과 31개 선진국

의 가구지출조사 데이터를 결합하여 연령집단별 직접 및 간접 에너지 발자국과 

총에너지 비용 부담률을 산출했는데, 60세 이상 고령층이 모든 국가에서 가장 

높은 1인당 에너지 발자국을 보였다. 예를 들어, 미국 고령층은 0.29TJ로 최연

소층 대비 약 60% 높았으며, 특히 저소득 고령층의 총에너지 비용 부담률이 미

국 16.9%, 영국 22.9%, 일본 17.1%로 동일 소득 수준의 젊은 집단보다 각각 

2.5%p, 4.8%p, 2.1%p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고령 가구가 소규모 가구 비중이 높

아 공유 자원의 규모 경제를 상실하고, 오래된 주택에 거주하며 에너지 효율이 

낮은 기기를 사용하는 경향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노후 주택의 열 손실이

라는 구조적 불평등이 저소득·고령 1인 가구의 높은 에너지 비용 부담의 핵심 

원인임을 규명했다. 

Shim and Song(2025)은 한국 서울 518가구의 1년간 시간별 난방·전기·온

수 데이터를 분석하여 1인 가구가 다인 가구 대비 1인당 난방 2.69배, 전기 1.66

배, 온수 1.55배를 소비함을 확인했고, 직장인의 재실 패턴 분석에서 외출 시 

HVAC을 끄지 않는 행태를 K-클러스터링 4유형으로 분류하여 43.6%가 무의식

적 낭비에 해당함을 실증하며 스마트 HVAC 보조금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이는 

1인 가구 에너지 소비 분석에서 개인의 절약 의지와 같은 심리 요인보다 단열, 

HVAC 최적화, 건물 에너지 성능 기준 재설계 등 주거 물리 특성을 우선 고려해

야 함을 명확히 시사한다.

한편, 에너지 가격 왜곡이 소비 비효율성과 시장 후생에 미치는 영향도 가구 

에너지 소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맥락을 제공한다. Nam and Jeong(2024)은 

한국 전력시장에서 종별 원가와 판매단가의 차이를 가격 왜곡으로 정의하고, 정

준공적분회귀법을 활용하여 계약종별 전력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추정한 후 자중

손실을 산출했다. 분석 결과,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왜곡된 가격으로 인해 소

비자는 약 11.9조 원의 추가적 잉여를 확보한 반면 한국전력공사는 12.6조 원의 

손실을 입어 전력시장에서 최소 6,248억 원의 사회후생적 순손실이 발생한 것으

로 추정되었다. 특히 산업용 부문에서 전체 비효율성의 약 46%인 2,869억 원의 

자중손실이 발생하여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저가격 정책이 적절한 효

과를 얻지 못했음을 보여 주었다. 이는 왜곡된 전력 가격이 소비자에게 잘못된 

가격 신호를 전달함으로써 에너지 과소비를 유발하고, 궁극적으로 탄소 배출 증

가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1인 가구의 에너지 소비 분석에서도 가격 체계의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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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요한 정책 과제임을 시사한다.

기존 대다수 연구의 최소자승법은 가구 간 에너지 소비의 큰 편차, 즉 전력 

소비 저분위 가구와 고분위 가구 사이의 격차를 평균화해 정책 왜곡을 초래하는 

한계가 있다. Wang et al.(2023)은 중국 대규모 가구 데이터에 분위수 회귀를 

적용해 소득·주택 크기 등 변수가 저소비층에서는 음의 효과로 빈곤 완화가 필

요한 반면 고소비층에서는 양의 효과로 절약 교육이 필요함을 입증하여,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주거 보조와 과소비층에 대한 행태 개입이라는 정책 차별화를 제

안했다. 예민지(2018)는 한국 1인 가구 세분화 분석으로 연령·소득별 소비 패턴

을 규명했고, Jung(2025)은 고정효과-도구변수 추정으로 1인 가구 비중과 지역 

온실가스 배출 간 인과를 입증하여 고령화·도시화 맥락에서 온실가스 증가를 

확인했다. 

이에 본 연구는 예민지(2018)와 Jung(2025)의 1인 가구 세분화 접근을 계승

하되, 방법론적으로 분위수 회귀모형을 도입해 저·중·고 소비 수준별 연관 요

인 이질성을 정밀 규명한다. 이는 평균 중심 분석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력 소비 

저분위 가구에 대해서는 구조적 주거 보조를 우선하고 전력 소비 고분위 가구에 

대해서는 행태 및 가격 개입을 강화하는 정책을 정교화하며, 한국 1인 가구 비중

이 4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대응하는 차별성을 확보한다.

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1인 가구의 특성이 전력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평균

적인 효과를 추정하는 OLS 회귀분석을 기본 모형으로, 소비 수준별 이질적인 효

과를 추정하는 분위수 회귀분석을 핵심 모형으로 설정하여 상호 비교한다.

먼저 OLS의 기본적인 회귀식은 식 (1)과 같다.

         (1)

여기서 는 번째 가구의 전력 소비량을 의미하는 종속변수이며, 는 번
째 가구의 번째 독립변수를 나타낸다.  는 상수항이며, 는 각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나타내는 회귀계수이다. 마지막으로 는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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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설명되지 않는 오차항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가계 조사와 같은 횡단면 자료는 관측치 간 오차항의 분산이 일정

하지 않은 이분산성을 내포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이분산성이 존재할 경우 OLS 

추정량은 편의는 없으나 효율성이 저하되어 가설 검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잠재적인 이분산성 문제를 사전에 통제하고 추정 결과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White(1980)의 강건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s)

를 적용하여 회귀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다.

그러나 OLS는 전력 소비 분포의 양극단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차이를 포착하

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Koenker and Bassett(1978)이 제안한 

분위수 회귀모형을 도입한다. 이 모형은 잔차의 절댓값 가중 합을 최소화하는 방

식으로 추정되며, 식 (2)와 같이 정의된다.

 ∈ min     ′  (2)

여기서 는 종속변수, 는 독립변수 벡터, 는 분위수에 해당하는 회귀

계수 벡터를 의미한다. (⋅)는 체크 함수라 불리며, 그 정의는 식 (3)과 같다.

          ⋅ if  ≥  ⋅ if      (3)

위 체크 함수에서 는 잔차 
′를, ⋅는 지시 함수를 의미한다. 

이 함수는 잔차가 양수일 때는 의 가중치를, 음수일 때(  )는 (1-)의 가중

치를 부여한다. 본 연구는 값을 0.1, 0.25, 0.5, 0.75, 0.9로 설정하여 저소비

부터 고소비 가구까지의 주요 변수 영향력을 비교 분석한다. 각 분위수에서의 모

형 적합도는 Koenker and Machado(1999)가 제안한 Pseudo R2로 평가했다. 이

는 식 (4)와 같이 절편만을 포함한 기저모형의 가중 잔차합 대비 추정 모형의 가

중 잔차합 감소분의 비율로 정의된다.

  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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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전체 변수를 포함한 모형의 가중 잔차합이며, 는 절편만

을 포함한 기저모형의 가중 잔차합을 의미한다. 단, 본 연구에서 적용한 분위수 

회귀는 Koenker and Bassett(1978)의 조건부 분위수 회귀(CQR)로, =0.1의 추

정 계수는 공변량이 주어진 상태에서 조건부 전력 소비 분포의 10분위에서의 연

관성을 의미하며, 전력 소비가 실제로 가장 낮은 하위 10% 가구에 대한 평균 효

과와는 구분된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는 Firpo, Fortin, and 

Lemieux(2009)의 RIF 기반 무조건부 분위수 회귀(UQR)를 추가로 실시했다. 

UQR은 영향함수를 재중심화하여 종속변수의 무조건부 분위수에 대한 한계 효과

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실제 전력 소비의 저·고분위 가구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CQR보다 직접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

1인 가구의 고유한 특성과 선행 연구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한다.

[가설 1] (소득 효과의 역설 및 비선형성): 1인 가구의 경우 소득 증가가 반드

시 전력 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소비 구간에 따라 그 

영향력이 감소하거나 음(-)의 관계를 보이는 소득의 역설 현상이 나

타날 것이다.

[가설 2] (구조적 요인의 우위): 주택 유형, 주 난방 연료, 거주지역과 같은 

물리적, 구조적 환경 요인은 개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보다 전력 소

비와 더 크고 유의한 조건부 연관성을 보일 것이다.

[가설 3] (소비 구간별 이질성): 난방 방식이나 주거 점유 형태와 같은 주요 

변수가 전력 소비에 미치는 영향력은 평균적인 수준보다 고소비 분

위수에서 급격히 확대되는 비대칭적 구조를 보일 것이다.

Ⅳ. 연구 결과

1. 분석자료

본 연구는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진행한 2022년 가구에너지패널조사(Household 

Energy Panel Survey: HEPS)의 제13차 마이크로 데이터를 활용했다. HEPS는 

2016년 인구주택총조사를 모집단으로 하여 전국 17개 시도의 일반 가구를 대표



40  1인 가구 전력 소비의 연관 요인과 구조적 이질성 분석

하도록 표본이 설계되었으며, 전문 조사원이 태블릿 PC를 활용해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면접 조사하는 TAPI(Tablet PC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방

식을 통해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자료는 가구의 월별 전력 소비량뿐만 

아니라 주택의 물리적 특성(준공연도, 면적, 주택 유형 등), 가전기기 보유 현황, 

가구원의 사회경제적 특성 및 구체적인 에너지 소비 행동까지 포괄하고 있다. 이

는 전력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다차원적인 변수들을 동시에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인 1인 가구의 소비 연관 요인을 구조적 요인과 행동적 요

인으로 구분하여 규명하는 데 적합한 자료라 할 수 있다.

2. 주요 변수

본 연구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전력 소비 연관 요인을 크게 거주자가 단기

간에 변경하기 어려운 구조적 요인과 개인의 속성 및 의지에 따라 변화 가능한 

행동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접근했다. 구체적인 변수의 정의는 <표 1>과 같다.

첫째, 종속변수는 가구의 연간 전력 소비량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으로 설정했

다. 1인 가구의 특성상 가구원 수가 1명이므로 가구 총소비량이 곧 1인당 소비량

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둘째, 독립변수 중 경제 및 물리적 요인으로는 가구의 연간 소득과 주거 전용 

면적을 포함했다. 소득과 면적 역시 데이터의 분포를 고려하여 자연로그값으로 

변환하여 투입했다. 가구 특성 요인으로는 가구주의 연령, 성별, 교육 수준, 고

용 상태를 포함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특히 

연령대는 20-30대 청년층부터 80대 이상 고령층까지 세분화하여 생애주기에 따

른 소비 패턴의 차이를 반영했다.

셋째, 구조적 요인(주택 특성)은 주택 유형(아파트 여부), 주거 점유 형태(자

가 여부), 준공연도, 방의 개수, 그리고 거주지역으로 구성된다. 거주지역의 경우 

표본 수를 고려하여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남권, 경북권, 강원권의 6개 광

역권으로 재분류했으며, 표본 수가 매우 적어 독립 권역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제

주(N=19)는 광역권 더미를 사용하는 주력 분석에서 제외했다. 단, 시도별 

HDD·CDD를 활용한 강건성 분석에서는 제주를 포함했으며, 이로 인해 해당 모

형의 표본 수는 980으로 늘어난다. 자세한 결과는 <표 6>을 참조한다. 이러한 

변수들은 가구의 의지와 무관하게 주택의 물리적 환경이 소비를 결정하는 고정

적인 제약 조건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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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요 변수의 정의 및 설명

구분 변수명 정의 및 기준 척도

종속변수
LOG 1인당 전력 

소비
연간 전력 소비량(kWh)에 자연로그(ln) 변환 연속형

경제/물리
LOG 1인당 소득 연간 가구 소득(만 원)에 자연로그(ln) 변환 연속형

LOG 1인당 면적 주거 전용 면적(m2)에 자연로그(ln) 변환 연속형

가구 특성

연령대
가구주의 연령(20-30대, 40-50대, 60-70대, 

80대 이상)
범주형

성별 가구주의 성별(남성=0, 여성=1) 더미

교육 정도 최종 학력(중졸 이하=0, 고졸, 대졸 이상) 범주형

고용 상태 경제활동 유무(무직=0, 취업) 더미

주택 특성

주택 유형 거주 주택 유형(단독주택=0, 아파트, 다세대/연립) 범주형

준공연도 주택의 건축 완료 연도 연속형

자가 여부 주택 소유 여부(비자가=0, 자가=1) 더미

방수 방의 개수(1개, 2개, 3개, 4개 이상) 범주형

지역
6개 광역권(서울/수도권, 경남, 경북, 호남, 충청, 

강원권)
범주형

에너지/
행동

주 난방 연료
주된 난방 방식(도시가스, 지역 난방, 기름/LPG, 

전기)
범주형

보조 난방 사용 보조 난방 설비 사용 여부(미사용=0, 사용=1) 더미

에너지 절약 실천 에너지 절약 활동 실천 여부(비실천=0, 실천=1) 더미

전기요금 확인 고지서 확인 여부(미확인=0, 확인=1) 더미

전기에너지 복지 전기요금 복지할인 수혜 여부(비수혜=0, 수혜=1) 더미

정수기 보유 정수기 보유 여부(미보유=0, 보유=1) 더미

넷째, 행동적 요인(에너지 특성)은 보조 난방 사용 여부, 에너지 절약 실천 여

부, 전기요금 확인 여부, 전기에너지 복지할인 수혜 여부 등을 포함한다. 다만 

주 난방 연료(도시가스, 지역 난방 등)는 단기간에 변경하기 어려운 설비 특성

상, 후속 분석(위계적 R2, 표준화 계수)에서는 구조적 요인으로 분류했다. 보조 

난방 사용 변수는 HEPS에 제시된 23개 보조 난방 설비 항목 중 하나 이상을 사

용한다고 응답한 경우로 정의했으며, 해당 항목은 보일러·아궁이류(등유·  

LPG·도시가스·전기·연탄·화목·목재팰릿보일러, 연탄·재래식아궁이), 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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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등유·LPG·연탄·전기난로, 전기온풍기), 개인난방기기류(전기장판·담요, 

온수매트, 전기온돌침대), 중앙공급·신재생에너지류(지역 난방, 중앙난방, 태양

열, 지열, 연료전지), 그리고 기타를 포함한다. 또한 에너지 절약 의식을 대리하

는 변수로 에너지 절약 실천(불필요한 조명 끄기 등) 여부와 전기요금 고지서 확

인 여부를 포함하여 실제 행동적 요인이 소비 감소에 기여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전기요금 확인 변수는 단순한 고지서 수령 여부가 아닌, 가구주가 자신의 

전력 소비량과 요금 정보를 능동적으로 인지하고 모니터링하는지를 측정하는 변

수로, 전월 또는 전년 동월의 전기요금을 확인한다고 응답한 경우 1, 그렇지 않

은 경우 0으로 설정했다. 전기에너지 복지 변수는 가구가 정부나 에너지 공급사

로부터 공식적인 요금 지원을 받았는지를 나타내는 정책적 수혜 여부로, 한국전

력공사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또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 바우처 중 하나 이

상을 2022년 기간 내에 수혜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으로 

설정했다.

3. 기술통계량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1인 가구 962개 표본에 대한 주요 기술통계량은 <표 

2>와 같다. 분석 결과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와는 구별되는 뚜렷한 주거 및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보였다.

첫째, 주거 환경의 노후화와 열악한 에너지 접근성이 확인되었다. 1인 가구 

거주 주택의 평균 준공연도는 1992년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노후화된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았다. 주택 유형 역시 아파트 거주 비율은 34.9%에 그친 반

면 단독주택 거주 비율은 46.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난방 연료의 선택

에도 영향을 미쳐 도시가스 이용률(62.4%)은 일반적인 가구 평균에 비해 낮은 

반면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크거나 효율이 낮은 등유 사용 비율(22.0%)과 보

조 난방 사용률(75.7%)은 높게 관찰되었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구성 면에서 고령화와 저소득 특성이 두드러졌다. 표본의 

69.4%가 60대 이상 고령층이었으며 여성이 76.9%, 중학교 졸업 이하 학력이 

54.2%를 차지했다. 경제활동 측면에서도 무직 비율이 36.0%로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전기에너지 복지 수혜 비율은 7.7%로 나타났다.

<그림 1>은 분석 표본 962가구의 LOG 1인당 전력 소비량 분포를 나타낸다. 

분포는 평균(7.85)이 중위수(7.89)보다 낮은 음의 왜도를 보이며, 10분위수와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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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기술통계량

변수명 항목 통계값

연속형 변수

LOG 1인당 전력 평균(표준편차) 7.85(0.47)
LOG 1인당 소득 평균(표준편차) 7.37(0.79)
LOG 1인당 면적 평균(표준편차) 4.04(0.42)

준공연도 평균(표준편차) 1,992.0(17.2)

범주형 변수

방수

1개 179(18.6%)
2개 369(38.4%)
3개 380(39.5%)

4개 이상 34(3.5%)

주택 유형
단독주택 443(46.0%)

다세대/연립 183(19.0%)
아파트 336(34.9%)

주 난방 연료

도시가스 600(62.4%)
등유 212(22.0%)
전기 65(6.8%)

지역 난방 55(5.7%)
기타 30(3.1%)

지역

수도권 209(21.7%)
경남권 168(17.5%)
경북권 138(14.4%)
호남권 201(20.9%)
충청권 194(20.2%)
강원권 52(5.4%)

연령대

20-30대 106(11.0%)
40-50대 188(19.5%)

60대 189(19.6%)
70대 235(24.4%)

80대 이상 244(25.4%)

교육 정도
중학교 이하 521(54.2%)
고등학교 257(26.7%)

대학교 이상 184(19.1%)

고용 상태

무직 346(36.0%)
상용근로자 262(27.2%)
임시일용 151(15.7%)
자영업 130(13.5%)
기타 73(7.6%)

더미 변수
성별 여성(1) 740(76.9%)

전기요금 확인 Yes(1) 456(47.4%)
자가 여부 Yes(1) 635(66.0%)

보조 난방 사용 Yes(1) 728(75.7%)
에너지 절약 실천 Yes(1) 847(88.0%)
전기에너지 복지 Yes(1) 74(7.7%)

정수기 보유 Yes(1) 237(24.6%)
관측치 수 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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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1인 가구 연간 전력 소비량의 분포

분위수 사이의 소비 편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난다. 이러한 분포의 이질성은 평균

만을 추정하는 OLS보다 소비 분포 전반의 구조적 특성을 포착하는 분위수 회귀

분석의 적용이 보다 적합함을 시사한다.

셋째, 분석 모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전기기 변수 선정에 통계적 기

준을 엄격히 적용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 관리 대상인 주요 에너지 다소

비 기기를 검토했으나, 의류건조기(0.9%)나 식기세척기(1.1%) 등 대형 가전은 1

인 가구 내 보유율이 극히 낮아 통계적 추정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제

외되었다. 이에 따라, 충분한 표본 수(24.6%)를 확보하여 1인 가구의 소비 행태

를 통계적으로 설명 가능한 정수기를 최종적인 가전 특성 변수로 채택했다.

4. OLS 결과 분석

본 연구의 OLS 회귀모형에 대한 다중공선성 진단 결과, 모든 변수의 VIF 값

이 10 미만으로 나타나 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연령대 변수

의 VIF 값이 5.24로 다른 변수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이 역시 허용 기

준인 10을 하회하므로 분석 결과의 신뢰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잔차 분석 결과, 오차항의 등분산성 및 정규성 가정은 통계적으로 충족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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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Breusch-Pagan 검정(BP=72.324,  0.01)에서 이분산

성이 확인되었으며, 정규성 검정인 Shapiro-Wilk 테스트 결과 역시 통계량 

W=0.939( 0.01)로 나타나 잔차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귀무가설은 기각되었

다. 이에 본 연구는 이분산성 문제를 보정하기 위해 White(1980)의 강건 표준오

차(Robust Standard Errors)를 적용하여 가설 검정의 신뢰도를 높였다. 또한 정

규성 가정 위배의 경우, 962개라는 표본 크기는 충분한 크기이므로 중심극한정

리에 의해 회귀계수 추정량의 표본분포가 점근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름을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잔차의 비정규성이 t-검정을 포함한 통계적 추론의 타

당성을 심각하게 저해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3>은 이에 따른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첫째, 경제적 요인인 소득은 1인 가구의 전력 소비에 유의한 음(-)의 영향(β

=-0.0640)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전력 소비가 증

가한다는 전통적인 정상재 이론과 배치되는 결과로, 서론에서 제기한 소득의 역

설 현상과 일관된 결과이다. 다만 본 모형은 주거 면적 및 주택 유형 등 구조적 

변수를 통제하고 있음에도, 소득이 높은 가구일수록 단열 성능이 우수한 주거지

를 선택하는 자기선택 편향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결과

는 인과관계보다는 조건부 상관관계로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며, 소득 계수는 

전력 절감 효과의 상한으로, 아파트 계수는 단열 효율 효과의 하한으로 이해하는 

것이 엄밀하다. 향후 패널 고정 효과 모형 또는 주택 공급 변수를 도구변수로 활

용한 2SLS 추정을 통해 인과 식별을 시도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1인 가구 

특유의 가사 노동의 시장 대체기제와 주거 소비 특성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가사 노동에 투입하는 시간의 기회비용이 

증가하므로, 직접 조리나 세탁을 하는 대신 외식, 배달, 세탁 서비스 등 외부 시

장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향이 강해진다. 즉, 가정 내에서 에너지를 소비하며 수

행하던 가사 활동이 외부로 외주화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가구 내 전력 부하가 

감소하는 구조적 패턴이 나타나는 것으로 추론된다.

또한 주거 환경 측면에서 고소득층은 단열 성능이 우수한 신축 주거지를 선택

하는 경향이 있어, 거주 공간의 물리적 효율성 자체가 냉난방 부하를 저감시키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주거 환경 선택의 소득 의존성은 앞서 언급한 자

기선택 편향의 구체적 경로로도 해석될 수 있으며, 본 모형에서 소득과 구조적 

변수를 동시에 통제하더라도 이 경로를 완전히 분리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해

석상 유의가 필요하다. 더불어 1인 가구는 현재의 거주를 결혼이나 내 집 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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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OLS 회귀분석 결과

변수 구분 변수명 계수(표준오차)

상수항 7.7587(1.8973)***

LOG 1인당 소득 -0.0640(0.0248)***

LOG 1인당 면적 0.2512(0.0559)***

준공연도 -0.0002(0.0009)

방수
2개 0.0542(0.0565)
3개 0.0763(0.0643)

4개 이상 -0.0101(0.0990)

주택 유형
다세대/연립 -0.0698(0.0460)

아파트 -0.1887(0.0385)***

주 난방 연료

등유 -0.0489(0.0426)
지역 난방 -0.0509(0.0658)

전기 0.5226(0.0977)***

기타 -0.0703(0.0822)

지역

경남권 -0.0359(0.0536)

경북권 0.0783(0.0576)

호남권 0.0750(0.0526)

충청권 0.0511(0.0531)
강원권 -0.0617(0.0882)

연령대

40-50대 -0.1789(0.0713)**

60대 -0.1326(0.0722)*

70대 -0.1379(0.0791)*

80대 이상 -0.1699(0.0837)**

교육 정도
고등학교 0.0104(0.0464)

대학교 이상 -0.0444(0.0657)

고용 상태

상용근로자 0.0433(0.0512)
임시일용 0.0348(0.0441)
자영업 0.0726(0.0543)
기타 -0.0030(0.0545)
성별 -0.0200(0.0373)

전기요금 확인 0.0218(0.0334)
자가 여부 0.0086(0.0413)

보조 난방 사용 -0.0061(0.0345)
에너지 절약 실천 -0.0065(0.0438)
전기에너지 복지 -0.0632(0.0557)

정수기 보유 0.0743(0.0348)**

관측치(N) 962
Adjusted R2 0.211
F-statistic 8.559***

주: 1) 괄호 안의 수치는 이분산성을 고려한 강건 표준오차(HC3)임.
2) ***, **, *은 각각 1%, 5%, 10% 유의 수준을 의미함.
3) 범주형 변수의 기준집단은 방수(1개), 주택 유형(단독주택), 주 난방 연료(도시가스), 지

역(수도권), 연령대(20-30대), 고용 상태(무직)임.
4) 더미변수 계수의 퍼센트 효과는 100×[exp(β)−1]로 환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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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과도기적 단계로 인식하는 경향도 있어, 고소득층이라 할지라도 미래를 위

한 저축이나 미니멀리즘 성향 등으로 인해 현재의 가구 내 에너지 소비 지출을 

억제하는 합리적 선택을 했을 개연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반대 경로로, 저소득 1인 가구에서는 도시가스·등유 난방비 절감을 위해 전

기장판·전기히터 등 전기 기반 보조 난방으로 전환하는 에너지원 대체 현상이 

전력 소비를 오히려 끌어올릴 수 있다. 이승희(2020)는 한국 저소득 1인 가구의 

에너지 소비가 고소득 가구보다 높게 나타남을 보였으며, Shim and Song(2025) 

역시 1인 가구의 비효율적 냉난방 행태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발생함을 확인했

다. 이처럼 고소득층의 소비 억제와 저소득층의 구조적 과소비가 동시에 작용하

여 소득과 전력 소비 간 음(-)의 조건부 상관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둘째, 물리적 요인인 1인당 주거 면적은 전력 소비와 연관성이 가장 강한 요

인으로 나타났다(β=0.2512). 이는 가구원 수가 1명으로 고정된 상태에서 주거 

공간이 확장될 경우, 조명, 냉방, 난방 등 공간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에너지 부

하가 면적에 정비례하여 증가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주거 난방 시스템(온돌)은 면적 전체를 가열하는 축열식 구조이므로, 1인 가구라 

할지라도 거주 면적이 넓어지면 그에 비례하여 난방 및 관련 전력 부하를 온전

히 혼자 감당해야 하므로 소비 탄력성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반면 방의 

개수와 준공연도 등 기타 물리적 특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방 개수의 비유의성은 국내 주거용 건물의 단일 제어 난방 시스템 특성상 

에너지 소비가 방의 분할이 아닌 전체 면적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으로, 면적 변

수가 공간의 물리적 특성을 이미 흡수한 결과로 해석된다. 준공연도의 비유의성

은 노후 주택의 리모델링과 신축 소형 주택의 보급형 자재 사용이 맞물려 신

축·구축 간 물리적 에너지 효율 격차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만큼 크지 않은 

주거 품질의 동질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연령대는 20-30대 청년층(기준 집단)에 비해 중

장년층 및 고령층의 전력 소비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0-50대

(β=-0.1789)에서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는데, 이는 해당 연령층의 생애주기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40-50대는 사회경제적 활동이 가장 왕성

한 시기로서, 타 연령대에 비해 직장 생활 등 외부 활동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주거지 내 재실 시간이 짧게 형성될 개연성이 크다. 반면 기준 집단인 20-30대 

1인 가구는 PC나 스마트 기기 활용도가 높고 디지털 콘텐츠 소비에 익숙한 세대

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이러한 라이프스타일의 차이가 기저 전력 소비량의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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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어진 것으로 유추된다. 즉, 중장년층의 낮은 소비는 에너지 절약 의도보다

는 생활 패턴의 구조적 차이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넷째, 구조적 요인인 주택 유형과 난방 연료의 영향력은 매우 뚜렷하게 관찰

되었다. 아파트 거주는 단독주택 대비 약 17.2% 낮은 전력 소비와 연관되었으며, 

주 난방 연료가 전기인 경우 도시가스 대비 약 68.6% 높은 소비와 연관된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1인 가구의 전력 소비가 개인의 절약 노력보다 주택의 단열 

성능·난방 설비와 같은 구조적 환경과 더 강하게 연관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

편, 보조 난방 사용 여부가 유의하지 않은 것은 전기장판·온수매트 등이 주 난

방을 대체하는 국소 난방 전략으로 활용될 경우, 보조 난방 기기의 전력 소비가 

주 난방 절감 효과와 상쇄되어 전체 전력 소비에 미치는 순효과가 중립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다섯째, 행동 및 가전 특성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는 1인 가구의 전력 소비가 

단순한 절약 의지보다는 생활의 편의성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우선 에너지 절약 실천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1인 가구의 전

력 소비가 개인의 자발적인 절약 노력만으로는 통제하기 어려운, 주택의 단열 성

능이나 기기 효율 등 비가역적인 구조적 요인에 의해 결정됨을 시사한다. 반면 

정수기 보유는 유의한 양(+)의 영향(β=0.0743)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근 1인 가구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생수 배달 등으로 식수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

으나 정수기를 보유한다는 것은 24시간 가동에 따른 대기전력 발생을 감수하더

라도 온·냉수 사용의 즉시성과 플라스틱 배출 관리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전력 소비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선택했음을 의미한다. 즉, 편의를 위한 

가전 기기 추가가 기저 전력 부하 증가와 강하게 연관됨을 확인했다.

여섯째, 인구사회학적 및 기타 통제변수들의 비유의성은 1인 가구 소비 패턴

의 동질성을 시사한다. 분석 결과 교육 수준, 고용 상태, 성별, 전기요금 확인 

여부, 자가 거주 여부, 보조 난방 사용 여부 등은 전력 소비에 통계적으로 유의

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교육 정도와 고용 상태, 성별 변수들이 비유의하게 나

타난 것은, 고학력·전문직 1인 가구라 할지라도 원룸이나 오피스텔과 같은 표준

화된 소형 주택에 거주하는 한 냉장고, 세탁기 등 필수 가전 위주의 소비 패턴은 

저학력·비정규직 가구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의미한다. 즉, 전력은 필수재로서

의 성격이 강해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소비 탄력성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해

석된다. 또한 전기요금 확인 및 자가 변수들이 비유의하게 나타난 것은, 요금 고

지서를 자주 확인하거나 자가에 거주하더라도 전력 소비를 줄이지 못했다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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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위계적(증분) R2 분석 - 변수군별 설명력 비교

모형 R2 ΔR2 ΔF p

M1: 가구 특성(인구통계) 0.0255 - - -

M2: +경제·물리적 요인 0.1152 0.0897 47.98 0.000***

M3: +주거·설비 구조적 요인 0.2333 0.1181 8.96 0.000***

M4: +행동 요인(완전모형) 0.2389 0.0056 1.36 0.236

주: 1) ***은 1% 유의 수준을 의미함.
2) 주 난방 연료는 주거 설비로서 구조적 요인(M3)에 포함.
3) 기준집단은 단독주택, 도시가스, 수도권, 20-30대, 중학교 이하, 무직.
4) N=961. 위계적 R2 및 표준화 계수 분석(M4)은 완전모형 추정 시 결측 1건이 추가 제

거되어 N=961이며, 주력 OLS·분위수 회귀(N=962)와 1건 차이가 있음.

서 앞서 언급한 구조적 결정론을 뒷받침한다. 1인 가구의 전력 소비는 사용자의 

인식이나 점유 형태보다는, 개인이 쉽게 바꿀 수 없는 주택의 물리적 효율과 가

전기기의 기본 부하에 의해 경직되어 있음을 반증한다.

종합하면, OLS 분석은 1인 가구의 전력 소비에서 소득과의 조건부 역상관, 

그리고 구조적 요인과의 강한 연관성이 관찰됨을 보여 준다. 이러한 구조적 요인

의 설명력 우위를 정량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R2 분석과 표준화 계수를 

추가로 산출했으며, 결과는 <표 4> 및 <표 5>에 제시된다.

한편, 종속변수 분포의 비정규성과 잔차의 이분산성을 고려하여 감마 분포와 

로그 연결함수를 적용한 일반화 선형 모형(GLM)을 강건성 점검으로 추가 수행했

으며 준공 100년 이상의 노후 주택이나 전기요금 복지할인 수혜 가구 등 이상치

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한 민감도 분석도 병행했다. 검증 결과, 주요 변수의 방향

성과 유의성은 OLS 결과와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광역권 지역 더미가 실제 기후 

노출을 충분히 통제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기상자료개방포털에서 제공하는 2022

년 시도별 월별 평균기온 자료를 활용하여 시도별 연간 난방도일(HDD, 기준온도 

18°C)과 냉방도일(CDD, 기준온도 24°C)을 직접 산출하고, 광역권 더미 대신 이

를 기후 통제변수로 대체한 강건성 분석을 실시했다(<표 6>). 

이때 시도 단위 HDD·CDD 변수 사용으로 주력 모형에서 제외했던 제주

(N=19)를 분석에 포함할 수 있어, 해당 모형의 표본 수는 980으로 늘어난다. 분

석 결과, 소득·면적·주택 유형·난방 연료 등 핵심 변수의 계수 방향과 유의성

이 모두 기본 모형과 일치했으며, HDD(β=+0.0064, p=0.318)와 CDD(β

=+0.0765, p=0.126) 자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기존의 광역권 더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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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표준화 계수 - OLS 완전모형

변수군 변수명 비표준화 β 표준화 β 유의성

구조적 요인

주 난방 연료(전기) +0.5225 +0.277 ***

LOG 1인당 면적 +0.2513 +0.223 ***

주택 유형(아파트) -0.1891 -0.190 ***

주택 유형(다세대/연립) -0.0701 -0.058

경제·물리적 LOG 1인당 소득 -0.0638 -0.105 ***

인구통계

연령대(40-50대) -0.1784 -0.149 ***

연령대(80대 이상) -0.1697 -0.156 **

성별 -0.0203 -0.018

행동 요인

에너지 절약 실천 -0.0063 -0.004

보조 난방 사용 -0.0059 -0.005

전기에너지 복지 -0.0634 -0.036

정수기 보유 +0.0741 +0.067 **

전기요금 확인 +0.0221 +0.023

주: 1) 표준화 계수는 비표준화 회귀계수에 해당 독립변수의 표준편차를 종속변수의 표준편차
로 나눈 값을 곱하여 산출.

2) ***, **은 각각 1%, 5% 유의 수준을 의미함.
3) 완전모형 R2=0.2389, Adj.R2=0.2110.
4) 기준집단은 단독주택, 도시가스, 수도권, 2030대, 중학교 이하, 무직.
5) N=961.

지역 간 기후 차이를 충분히 흡수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R2 역시 0.2389에서 

0.2354로 거의 변화가 없어 주요 결과가 기후 통제 방식의 변화에 강건함을 보

여 준다. 다만, 강건 표준오차를 통해 추정의 안정성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잔차의 이분산성이 뚜렷하게 관찰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통계적으로 이분

산성의 존재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분포의 위치에 따라 일

정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즉, 평균을 추정하는 OLS 모형만으로는 전력 소비의 

양극단(저소비층 vs 고소비층)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차이를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분산성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고, 소득 및 구조적 요

인이 소비 수준별로 어떻게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기 위해 분위수 회

귀분석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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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강건성 검정: 광역권 지역 더미 vs HDD/CDD 모형 - 핵심 변수 계수 비교

변수명 기본 모형(광역권 더미) HDD/CDD 모형

LOG 1인당 소득 -0.0638** −0.0654***

LOG 1인당 면적 +0.2513*** +0.2605***

주택 유형(아파트) -0.1891*** −0.1777***

주택 유형(다세대/연립) -0.0701  −0.0659

주 난방 연료(전기) +0.5225*** +0.5148***

주 난방 연료(등유) -0.0492 −0.0481

연령대(40-50대) -0.1784** −0.1905***

전기에너지 복지 -0.0634 −0.0423

정수기 보유 +0.0741** +0.0679**

HDD(난방도일, 100단위) - +0.0064

CDD(냉방도일, 100단위) - +0.0765

R2 0.2389 0.2354

N 961 980

주: 1) HC3 강건 표준오차 적용.
2) ***, **, *은 각각 1%, 5%, 10% 유의 수준을 의미함.
3) 기본 모형은 6개 광역권 더미 포함, 제주(N=19) 제외.

HDD/CDD 모형은 광역권 더미 제외, 시도별 HDD·CDD 대체(제주 포함).
4) HDD 기준온도 18°C, CDD 기준온도 24°C.
5) HDD·CDD 산출 방법: 기상자료개방포털(data.kma.go.kr) 2022년 시도별 월별 평균

기온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직접 산출.
HDD(월)=max(18−T_월평균, 0)×해당 월 일수의 연간 합산
CDD(월)=max(T_월평균−24, 0)×해당 월 일수의 연간 합산

<표 4>는 변수군을 단계적으로 투입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이다. 가구 특성

(인구통계) 변수만으로 구성된 M1의 R2는 0.0255에 불과하다. 여기에 경제·물

리적 요인(소득, 면적)을 추가한 M2는 R2가 0.1152로 증가하여 ΔR2=0.0897   

(F=47.98,  0.001)의 유의한 설명력 향상을 보인다. 주거 유형·난방 방식·

지역 등 주거·설비 구조적 요인을 추가한 M3에서는 R2가 0.2333으로 상승하여 

ΔR2=0.1181(F=8.96,  0.001)이 확인된다. 반면 에너지 절약 실천·전기요금 

확인·보조 난방 사용 등 행동 요인을 추가한 완전모형 M4의 R2는 0.2389로, 

증분 ΔR2=0.0056에 그치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지 않다(F=1.36, p=0.236). 구

조적 요인의 증분 설명력(0.1181)은 행동 요인(0.0056)의 21배에 달하며, 행동 

변수군 전체를 제거하더라도 모형 설명력이 거의 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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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에서는 개별 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을 단위에 무관하게 비교하기 위해 

표준화 계수를 산출했다. 표준화 계수 절댓값 기준으로 상위를 차지하는 변수는 

모두 구조적·경제적 요인으로, 주 난방 연료(전기), LOG 1인당 면적, 주택 유

형(아파트), LOG 소득순으로 나타난다. 반면 행동 요인의 표준화 계수는 에너지 

절약 실천, 보조 난방 사용, 전기요금 확인으로 사실상 0에 수렴하며, 행동 요인 

중 유의한 변수는 정수기 보유뿐이다. 이는 위계적 R2 분석 결과와 일관되게, 1

인 가구의 전력 소비가 개인의 절약 행동보다 주거 환경과 설비라는 구조적 조

건과 훨씬 강하게 연관됨을 정량적으로 확인시켜 준다. 다만 위계적 R2와 표준화 

계수는 변수군 간 상대적 설명력의 차이를 보여줄 뿐, 구조적 요인의 내생성 문

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주택 유형, 주거 면적, 주 난방 연료 등은 가구의 

소득, 주거 선호, 입지 선택, 주거비 제약과 함께 동시에 결정될 수 있으므로, 

이들 변수의 높은 설명력을 곧바로 인과적 영향력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따라

서 본 절의 결과는 구조적 요인이 행동 요인보다 전력 소비와 더 강하게 연관된

다는 상관적 우위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하며, 엄밀한 인과 식별은 패널 고정 효

과·도구변수 추정 등을 활용한 후속 연구의 과제로 남는다.

5. 분위수회귀 결과 분석

분위수 회귀모형 적용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한 계수 동질성 검정 결

과, F-통계량은 2.805( 0.01)로 나타나 모든 분위수에서 독립변수의 영향력

이 동일하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었다. 이는 1인 가구의 전력 소비 연관 요인이 

소비 수준(분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을 의미하며, 평균적 

특성만을 설명하는 OLS 모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분위수 회귀분석이 필수적

임을 시사한다. 한편, 앞선 OLS 진단에서 이분산성이 확인됨에 따라 분위수 회

귀분석 시에도 표준오차의 편의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조건부 

분위수 회귀의 표준오차를 이분산성을 고려한 nid 방식으로 산출했으며, RIF 기

반 무조건부 분위수 회귀의 경우 RIF 변환값에 대한 OLS 추정이라는 특성을 반

영하여 HC3 강건 표준오차를 적용했다. 아울러 추론의 신뢰성을 추가로 확보하

기 위해 부트스트랩 리샘플링 기법을 적용한 강건성 점검을 병행했으며, 검증 결

과 주요 추정 계수의 방향과 통계적 유의성은 부트스트랩 적용 전후에 일관되게 

유지됨을 확인했다. 한편, 분위수별 모형 적합도를 나타내는 Pseudo R2는 =0.1

에서 0.159, =0.25에서 0.135, =0.5에서 0.122, =0.75에서 0.146, =0.9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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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0.257로 나타났다. 90분위수에서 적합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고소비 가

구의 전력 소비가 본 모형의 설명변수, 특히 전기 난방 사용 여부 등 구조적 요

인에 의해 비교적 잘 설명됨을 의미한다. 반면 중위수(=0.5) 근방에서 상대적으

로 낮은 적합도가 관찰되는데, 이는 중간 소비 수준 가구의 소비 패턴이 본 모형

에 포함되지 않은 냉방기기 효율 등급, 재실 시간, 디지털 기기 보유 수 등 관측

되지 않은 이질적 요인에 의해 결정됨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는 스마트미터 데이

터를 활용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표 7>은 이에 따른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첫째, 경제적 요인인 1인당 소득은 모든 분위수에서 음(-)의 계수 값을 보여, 

소득이 높은 가구에서 전력 소비가 낮게 관찰되는 역상관 패턴이 모든 분위수에 

걸쳐 일관되게 나타났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러한 역설적 현상의 강도이다. 

소득의 음(-)의 연관성은 조건부 분포의 10분위수(β=-0.112)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난 반면, 상위 분위수로 갈수록 그 영향력이 점차 줄어들어 75분위수부터는 

통계적 유의성을 상실했다. 이는 소득 증가에 따른 고효율 기기 구매나 외부 활

동 증가로 인한 절감 효과가, 전력을 적게 사용하는 에너지 절약형 가구에서 더

욱 민감하게 작동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만, 이러한 분위수별 소득 효과의 해

석에도 동일한 내생성 주의가 요구된다. 저소비 구간에서 소득의 음(-)의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소득 증가에 따른 효율화의 결과인지, 아니면 에너지 절약 

성향이 강한 가구가 결과적으로 낮은 소비 분위에 위치하는 선택 효과인지는 현

재의 횡단면 설계로는 구별하기 어렵다. 이 점에서 각 분위수의 계수 역시 조건

부 상관관계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림 2>는 핵심 변수인 1인당 소득과 전기 난방 사용의 분위수별 회귀계수 

변화를 나타낸다. 파란 실선과 음영은 분위수 회귀계수 및 95% 신뢰구간을, 빨

간 점선과 음영은 OLS 계수 및 95% 신뢰구간을 의미한다. 소득 계수는 전 구간

에서 음(-)의 값을 유지하며 저소비 구간에서 가장 강한 효과를 보이는 반면 전

기 난방 계수는 조건부 분포의 상위 분위수(75~90분위수)에서 폭발적으로 증가

하는 비선형성을 드러낸다.

둘째, 물리적 요인인 1인당 주거 면적은 소득과는 대조적인 양상을 보였다. 1

인당 주거 면적은 10분위수를 제외한 25분위수 이상의 모든 구간에서 0.21~0.22 

수준의 일관된 양(+)의 계수 값을 나타냈다. 이는 1인 가구의 경우 주거 공간이 

넓어질수록 조명, 냉·난방 등 공간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에너지 수요가 정비례

하여 증가함을 의미한다. 즉, 소득이 소비를 억제하는 기제로 작용하는 것과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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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분위수 회귀분석 결과

변수명 =0.1 =0.25 =0.5 =0.75 =0.9

상수항 7.750(3.387)** 10.088(1.169)*** 7.304(0.808)*** 6.566(1.467)*** 7.988(1.537)***

LOG 1인당 소득 -0.112(0.032)*** -0.060(0.019)*** -0.045(0.017)*** -0.013(0.014) -0.001(0.020)

LOG 1인당 면적 0.058(0.104) 0.211(0.053)*** 0.220(0.038)*** 0.227(0.042)*** 0.224(0.061)***

준공연도 0.000(0.002) -0.001(0.001)* 0.000(0.000) 0.000(0.001) -0.000(0.001)

방수(2개) 0.145(0.084)* 0.068(0.051) 0.028(0.035) 0.052(0.037) 0.095(0.051)*

방수(3개) 0.206(0.105)** 0.083(0.063) 0.062(0.043) 0.067(0.045) 0.046(0.066)

방수(4개 이상) 0.210(0.149) 0.053(0.088) -0.012(0.061) -0.069(0.105) -0.000(0.087)

주택유 형(다세대/연립) -0.221(0.079)*** -0.129(0.041)*** -0.051(0.042) -0.010(0.027) -0.022(0.038)

주택 유형(아파트) -0.380(0.065)*** -0.271(0.037)*** -0.185(0.029)*** -0.087(0.031)*** -0.054(0.038)

주 난방 연료(등유) -0.152(0.059)*** -0.069(0.034)** -0.030(0.025) 0.032(0.028) 0.063(0.036)*

주 난방 연료(전기) 0.075(0.070) 0.196(0.061)*** 0.261(0.097)*** 0.874(0.259)*** 1.316(0.203)***

주 난방 연료(지역 난방) -0.095(0.061) -0.096(0.103) 0.035(0.055) -0.033(0.041) -0.008(0.072)

주 난방 연료(기타) -0.444(0.214)** -0.115(0.037)*** -0.011(0.097) 0.101(0.082) -0.067(0.069)

지역(경남권) 0.225(0.094)** 0.028(0.067) -0.043(0.036) -0.083(0.042)** -0.099(0.041)**

지역(경북권) 0.261(0.097)*** 0.059(0.071) -0.008(0.040) -0.061(0.032)* -0.011(0.075)

지역(호남권) 0.277(0.096)*** 0.085(0.064) 0.015(0.035) -0.003(0.037) -0.048(0.041)

지역(충청권) 0.275(0.094)*** 0.028(0.066) -0.010(0.035) -0.043(0.033) -0.064(0.050)

지역(강원권) -0.248(0.211) -0.175(0.110) -0.054(0.041) -0.124(0.085) 0.090(0.070)

연령대(40-50대) -0.337(0.166)** -0.186(0.072)*** -0.071(0.048) -0.013(0.041) -0.006(0.053)

연령대(60대) -0.185(0.166) -0.080(0.071) -0.060(0.049) -0.040(0.054) -0.022(0.059)

연령대(70대) -0.197(0.175) -0.120(0.079) -0.100(0.050)** -0.044(0.058) 0.001(0.056)

연령대(80대 이상) -0.171(0.179) -0.133(0.082) -0.142(0.054)*** -0.094(0.059) -0.099(0.065)

교육 정도(고등학교) 0.154(0.076)** 0.027(0.039) -0.031(0.029) -0.026(0.039) -0.009(0.041)

교육 정도(대학교 이상) -0.086(0.124) -0.032(0.060) -0.020(0.043) -0.026(0.048) -0.032(0.058)

고용 상태(상용근로자) 0.081(0.060) 0.053(0.045) 0.019(0.037) 0.007(0.040) -0.002(0.048)

고용 상태(임시일용) 0.149(0.063)** 0.051(0.033) -0.016(0.027) 0.003(0.030) 0.003(0.057)

고용 상태(자영업) 0.052(0.074) 0.033(0.046) 0.061(0.026)** 0.034(0.037) 0.060(0.055)

고용 상태(기타) -0.035(0.071) -0.030(0.046) -0.001(0.046) 0.050(0.038) -0.011(0.051)

성별 0.033(0.060) -0.006(0.032) -0.008(0.026) -0.030(0.026) -0.048(0.030)

전기요금 확인 0.046(0.047) 0.008(0.029) -0.021(0.022) -0.024(0.021) -0.024(0.027)

자가 여부 0.057(0.061) 0.027(0.034) 0.015(0.029) -0.011(0.026) 0.028(0.034)

보조 난방 사용 0.087(0.059) -0.006(0.048) -0.032(0.021) 0.016(0.023) 0.037(0.030)

에너지 절약 실천 -0.026(0.077) -0.063(0.031)** 0.026(0.025) 0.007(0.039) -0.029(0.039)

전기에너지 복지 -0.126(0.045)*** -0.063(0.068) -0.033(0.035) -0.008(0.036) -0.074(0.056)

정수기 보유 0.011(0.043) 0.054(0.030)* 0.036(0.021)* 0.061(0.026)** 0.065(0.037)*

Pseudo R2 0.1589 0.1346 0.1215 0.1458 0.2568

관측치(N) 962 962 962 962 962

주: 1) 괄호 안의 수치는 이분산성을 고려한 표준오차(se=nid)임.
2) ***, **, *은 각각 1%, 5%, 10% 유의 수준을 의미함.
3) 범주형 변수의 기준 집단은 방수(1개), 주택 유형(단독주택), 주 난방 연료(도시가스), 지역(수도권), 연령대(20-  

30대), 고용 상태(무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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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주요 변수의 분위수별 회귀계수 변화: 1인당 소득 및 전기 난방 연료

   

리, 주거 공간의 확장은 물리적인 전력 부하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방의 개수는 대부분의 분위수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 0.1)를 나타냈다. 예외적으로 저소비 구간(10분위수)

에서 방 3개인 경우(β=0.206) 등 일부 유의한 결과가 관찰되기는 했으나, 이 

또한 유의 수준이 낮거나 경향성이 일관되지 않아 구조적인 패턴으로 보기는 어

렵다. 이는 1인 가구의 전력 소비가 ‘공간이 몇 개로 나뉘었는가’보다는, 냉·난

방 부하를 결정짓는 전체 체적, 즉 면적에 의해 압도적으로 좌우됨을 시사한다. 

결국 방이 많아도 면적이 통제된 상황에서는 벽체로 구분된 공간 구조 자체가 

추가적인 에너지 소비를 유발하지 않으며, 오히려 면적 변수가 공간의 물리적 특

성을 모두 흡수해 버린 결과로 해석된다.

셋째, 주택 구조 및 설비 요인은 소비 구간별로 극적인 비선형성을 드러냈다. 

주택 유형에서 아파트는 전 구간에서 단독주택 대비 소비를 줄이는 효과가 뚜렷

했으나, 다세대·연립주택은 저소비 구간(10~25분위수)에서만 유의한 감소 효과

(β=-0.129~-0.221)를 보였다. 이는 다세대 주택이 단독주택보다는 벽체를 공

유하는 구조적 이점이 있어 단열 효과가 존재하지만, 아파트만큼의 체계적인 시

스템 효율은 갖추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즉, 기초적인 냉난방만 하는 저소비층에

게는 다세대 주택의 벽체 공유 효과가 유효하지만, 적극적인 냉난방을 하는 고소

비층에게는 그 효과가 미미함을 시사한다. 이어 난방 연료 측면을 살펴보면, 전

기 난방은 고소비 구간(75~90분위수)에서 계수 값이 폭발적으로 증가(β=0.874  

~1.316)하여, 전열 기구 의존도가 높은 가구일수록 전력 소비가 크게 증가할 위

험에 가장 취약함을 드러냈다. 반대로 등유나 기타 연료 사용은 저소비 구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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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음(-)의 값을 보였는데, 이는 해당 연료 사용자들이 전기 난방조차 가동

하기 어려워 전력 소비를 필수 수준으로 억제하고 있거나, 전기를 조명 등 필수 

용도로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극단적 절약 패턴을 보이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넷째, 지역적 특성은 수도권의 높은 주거비 압력에 따른 공간의 강제적 효율

화 현상을 보여 준다. 수도권(기준집단) 대비 지방 거주 1인 가구의 저소비 구간 

내 높은 전력 소비는, 수도권의 높은 주거비가 고시원 등 극소형 집약적 주거를 

강제함으로써 나타난 파생적 결과로 해석된다. 즉, 수도권 저소비층의 낮은 소비

는 자발적 절약이라기보다 주거 공간 자체의 축소와 연관된 것으로 해석되며, 고

소비 구간에서는 이러한 주거 형태 제약이 사라지면서 지역 간 격차가 통계적 

유의성을 상실한다.

다섯째, 사회경제적 특성 및 에너지 행동 요인은 대부분의 분위수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관찰되지 않거나, 일부 특정 구간에서만 제한적인 설명력을 보였다. 우

선 고용 형태를 살펴보면, 상용근로자 등 대부분의 변수가 유의하지 않아 1인 가

구의 전력 소비가 직업 유형에 따라 구조적인 차이를 보인다고 해석하기는 어렵

다. 다만, 임시·일용직이 저소비 구간(10분위수)에서만 무직(기준집단) 대비 유

의한 양(+)의 값(β=0.149)을 보였는데, 이는 해당 직군 특유의 불규칙한 생활 

패턴이 최저 소비 집단 내에서 무직자와는 다른 소비 기제를 형성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성이 중·상위 분위수에서는 발견되지 않으므로, 

재실 시간 등의 구체적인 데이터 없이 이를 특정 행동 요인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자영업자가 중위 구간(50분위수)에서 일시적으로 양(+)의 유

의성(β=0.061)을 보인 것 역시, 주거 공간을 사업장으로 함께 사용함에 따라 가

구 내 전력 부하가 높아지는 직주 일체형 생활 형태의 가능성 등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나, 전 구간에 걸친 일관된 특성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정책 및 행동 요인 중 전기에너지 복지 수혜 여부는 저소비 구간(10분

위수)에서 뚜렷한 음(-)의 계수(β=-0.126)를 나타냈다. 다만 전기에너지 복지 

수혜는 무작위로 배정된 정책 처치가 아니라 소득·재산 등 취약가구 선정 기준

에 의해 결정되는 변수이므로, 이 계수를 복지 정책의 순효과로 직접 해석하는 

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즉, 해당 계수는 복지 수혜 가구의 선정 특성과 

취약성, 낮은 기저 소비 성향, 나아가 전력 외 다른 에너지원 사용 가능성 등이 

함께 반영된 조건부 연관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구체적으로 이 음(-)의 

연관성은 적어도 세 가지 경로로 발생할 수 있으나, 현재의 횡단면 설계로는 이

들을 식별하기 어렵다. 첫 번째 경로는 선택 효과로, 복지 수혜 대상으로 선정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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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큼 경제적 결핍이 심각한 가구가 복지 지원과 무관하게 이미 전력 소비를 생

존 수준으로 억제하고 있는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다. 즉, 낮은 소비가 수혜 선정

의 원인이 되는 역인과 관계가 작동하는 경우이다. 두 번째 경로는 정책 효과의 

부재로, 복지할인이 실질적인 소비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경

우이다. 세 번째 경로는 에너지원 대체로, 해당 가구가 난방 등에서 전기 대신 

등유·도시가스 등 타 연료에 의존함에 따라 전력 소비만이 낮게 관찰되는 경우

이다. 

본 연구의 계수는 이들 경로가 혼재된 결과일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이를 

복지 정책의 순효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 계수가 시사하는 바는 

기존 에너지 복지 지원 대상 가구군이 전력 소비 분포의 하위에 위치할 가능성

이 크다는 점이나, 전력 소비가 낮다는 사실만으로 이들의 에너지 빈곤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이은솔 외, 2019). 복지 정책의 순효과를 엄밀히 추정하기 위

해서는 수급 선정 기준의 불연속성을 활용한 회귀불연속설계(RDD) 등 준실험적 

접근이 필요하며, 이는 후속 연구 과제로 남긴다. 따라서 본 계수는 복지 정책의 

순효과보다는, 수혜 대상으로 선정될 만큼 경제적 결핍이 심각한 가구군의 조건

부 소비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이는 절약할 여

지가 없는 극저소비층(10분위)이나 비용에 둔감한 고소비층(75분위 이상)과 달

리, 소득 제약 속에서도 절감 가능한 잉여 소비분이 일부 존재하는 차상위 소비 

계층에서 행동적 요인이 실제 감축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아

울러 =0.1에서의 계수는 전력 소비가 실제로 가장 낮은 하위 10% 가구에 대한 

평균 효과가 아니라, 공변량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분포의 10분위에서의 연관성

임을 유의해야 한다. 그 외 자가 거주 여부, 전기요금 확인, 보조 난방 사용, 성

별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는 1인 가구의 전력 소비 패턴이 단순

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이나 소유권보다는, 앞서 살펴본 소득 및 주거 면적과 같은 

실질적 자원 능력에 의해 더 크게 좌우됨을 확인시켜 준다.

마지막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가전 보유 효과를 살펴보면, 연령대 변수는 

앞서 OLS 분석 결과에서 제기된 40-50대의 낮은 재실률 가설을 뒷받침하는 결

과를 보였다. 40-50대 1인 가구의 전력 소비 감소 효과는 저소비 구간인 10분위

수와 25분위수에서 가장 두드러졌는데, 이는 경제활동이 왕성한 해당 연령층의 

잦은 부재가 가구의 기저 소비량 자체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해

석된다. 한편, 편의 가전인 정수기 보유 여부는 25분위수 이상에서 대체로 일관

된 양(+)의 방향성을 보였으며, 중간 분위수에서 다소 낮게 추정되었다가 상위 



58  1인 가구 전력 소비의 연관 요인과 구조적 이질성 분석

소비 구간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전반적으로 기저 전력 소

비량이 많은 가구일수록 편의 가전 보유에 따른 추가적인 전력 부하가 더 뚜렷

하게 식별됨을 시사한다.

조건부 분위수 회귀 결과의 해석적 한계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한 무조건부 분

위수 회귀(UQR) 결과는 <표 8>에 제시된다. UQR은 무조건부 전력 소비 분포의 

각 분위점에서 공변량의 한계 효과를 추정하므로, CQR 결과가 실제 저·고소비 

<표 8> 무조건부 분위수 회귀(UQR)분석 결과 - CQR과의 비교(핵심 변수)

변수명 =0.1 =0.25 =0.5 =0.75 =0.9
LOG 1인당 소득

CQR -0.112*** -0.060*** -0.045*** -0.013 -0.001

UQR -0.195*** -0.065** -0.027 +0.019 +0.008

LOG 1인당 면적
CQR +0.058 +0.211*** +0.220*** +0.227*** +0.224***

UQR +0.209* +0.223*** +0.335*** +0.202*** +0.267***

주택 유형
(다세대/연립)

CQR -0.221*** -0.129*** -0.051 -0.010 -0.022

UQR -0.146 -0.133** -0.094** -0.014 -0.006

주택 유형
(아파트)

CQR -0.380*** -0.271*** -0.185*** -0.087*** -0.054

UQR -0.315*** -0.284*** -0.196*** -0.084** -0.014

주 난방 연료
(등유)

CQR -0.152*** -0.069** -0.030 +0.032 +0.063*

UQR -0.135 -0.067 -0.056 -0.024 -0.008

주 난방 연료
(전기)

CQR +0.075 +0.196*** +0.261*** +0.874*** +1.316***

UQR +0.063 +0.119* +0.151** +0.367*** +0.652***

연령대
(40-50대)

CQR -0.337** -0.186*** -0.071 -0.013 -0.006

UQR -0.309* -0.168** -0.016 -0.029 -0.060

전기에너지 복지
CQR -0.126*** -0.063 -0.033 -0.008 -0.074

UQR -0.384** -0.029 +0.009 -0.038 +0.003

정수기 보유
CQR +0.011 +0.054* +0.036* +0.061** +0.065*

UQR +0.116 +0.052 +0.044 +0.034 +0.049

Pseudo R2(CQR) 0.1589 0.1346 0.1215 0.1458 0.2568

R2(UQR) 0.1030 0.1232 0.2014 0.1514 0.1560

관측치(N) 961(CQR: 962)

주: 1) CQR 표준오차는 nid 방식, UQR 표준오차는 HC3 강건 표준오차.
2) ***, **, *은 각각 1%, 5%, 10% 유의 수준을 의미함.
3) 기준집단은 단독주택, 도시가스, 수도권, 20-30대, 중학교 이하, 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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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를 반영하는지 교차 검증할 수 있다. 분석 결과, 본 연구의 핵심 패턴은 

UQR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어 결과의 강건성을 지지한다. 구체적으로, 소득의 

음(-)의 연관성은 UQR의 10분위수(β=−0.195***)에서도 가장 강하게 나타났으

며 고분위로 갈수록 약화되어 비유의해지는 패턴이 동일하게 관찰되었다. 아파트

의 저소비 연관성 역시 UQR의 전 분위에서 유의하게 확인되었으며, 전기 난방

의 고분위 집중 현상도 재확인되었다. 특히 복지 수혜 가구의 음(-)의 계수는 

UQR 10분위수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 해당 가구군이 실제 무조건부 분포의 

하위 소비층과도 연관됨을 시사한다. 다만, 전기 난방의 절대 계수 크기는 

UQR(90분위 β=+0.652)이 CQR(90분위 β=+1.316)보다 작게 추정되었는데, 이

는 두 방법론의 추정 대상이 다르기 때문으로 CQR은 조건부 분포의 극단값을 

포착하는 반면 UQR은 무조건부 분포 전체에 대한 평균적 효과를 반영한다.

Ⅴ. 결론

본 연구는 급증하는 1인 가구의 전력 소비 연관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에너

지경제연구원의 2022년 가구에너지패널조사(HEPS) 제13차 마이크로 데이터를 

활용하여 강건 표준오차를 적용한 OLS 회귀분석과 분위수 회귀분석을 수행했다. 

분석 결과, 1인 가구의 전력 소비는 평균적인 접근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소비 

구간별 이질성과 구조적 기제에 의해 결정됨을 확인했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

과 같이 요약된다.

가장 먼저, 1인 가구의 전력 소비에서 소득의 역설 현상이 뚜렷하게 관찰되었

다. 다인 가구에서 소득 증가가 전력 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일반적인 경향(정상

재)과 달리, 1인 가구는 주거 면적·주택 유형 등 구조적 변수를 통제한 이후에

도 소득이 높은 가구에서 전력 소비가 낮게 관찰되는 음(-)의 조건부 상관관계가 

확인되었으며, 이는 소득의 역설 가능성과 부합하는 기술적 패턴이다. 특히 분위

수 회귀분석 결과, 이러한 음(-)의 소득 효과는 저소비 구간(10분위수)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났으며(β=-0.112), 고소비 구간으로 갈수록 그 영향력이 약화되어 

75분위수부터는 통계적 유의성을 상실했다. 단, 소득 수준과 주거 환경 선택 간

의 자기선택 편향 가능성을 완전히 통제하기 어려운 횡단면 분석의 한계상, 본 

결과는 인과적 주장보다는 조건부 상관관계로 해석되어야 하며, 향후 패널 데이

터나 도구변수 추정을 통한 인과 식별이 후속 연구 과제로 남는다.



60  1인 가구 전력 소비의 연관 요인과 구조적 이질성 분석

이는 소득 증가에 따른 고효율 기기 구매나 외부 활동 증가로 인한 절감 기제

가, 전력을 적게 사용하는 에너지 절약형 가구에서 더 민감하게 작동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전력 소비량이 많은 고소비층의 경우, 소득 수준보다는 개인의 고

착화된 생활 습관이나 과소비 성향이 소비를 결정짓는 더 큰 요인으로 작용하여 

소득의 절감 효과가 발현되지 않음을 시사한다.

이와 더불어, 물리적 환경 요인인 주거 면적과 주택 유형이 개인의 행동 요인

을 압도하는 설명력을 보였다. 1인당 주거 면적은 전력 소비와 가장 강하게 연관

된 요인으로, 저소비 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에서 일관된 양(+)의 효과를 보였다. 

반면 방의 개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는 1인 가구의 전력 소비가 

공간의 분할보다는 냉·난방 부하를 결정짓는 전체 체적에 의해 좌우됨을 의미

한다. 또한 아파트 거주는 단독주택 대비 전 구간에서 뚜렷한 소비 감소 효과를 

보인 반면 다세대·연립주택은 저소비 구간에서만 제한적인 효율성을 보였다. 이

는 1인 가구의 에너지 소비가 거주자의 절약 의지보다는, 거주하는 주택의 단열 

성능과 설비 효율이라는 구조적 환경과 더 강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지역적 특성과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1인 가구 특유의 라이프스타일과 

주거 제약을 반영한다. 수도권 거주 1인 가구는 지방 대비 유의하게 낮은 전력 

소비를 보였는데, 이는 자발적 절약이라기보다 높은 주거비로 인해 좁고 집약적

인 주거 형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강제된 효율화의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연

령대별로는 경제활동이 왕성한 40-50대 가구의 소비가 저소비 구간에서 유의하

게 낮았으며, 고용 형태에서는 임시·일용직이 10분위수 구간에서만 유의하게 높

은 소비 패턴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정책 및 행동변수는 소비 구간에 따라 제한적이거나 비선형적인 

효과를 보였다. 에너지 절약 실천과 같은 행동변수는 대부분의 분위수에서 유의

하지 않거나, 조건부 분포의 25분위수에서만 제한적인 연관성이 관찰되었다. 특

히 전기에너지 복지 수혜 여부가 최저 소비층(10분위수)에서 뚜렷한 음(-)의 효

과를 보인 점에 대해서는, 역인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를 복지 수혜 

가구가 전력 소비 저분위에 집중되어 있다는 정황적 증거로만 해석해야 하며, 정

책 순효과의 확인을 위해서는 회귀불연속설계(RDD) 등 준실험적 후속 연구가 필

요하다.

반면 전기 난방 사용은 고소비 구간에서 폭발적인 소비 증가를 유발하여, 높

은 전력 소비 위험이 특정 설비 사용자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1인 가구의 전력 소비가 개인의 자발적 선택보다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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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및 주거 환경이라는 구조적 요인과 더 강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획일적인 에너지 절약 캠페인의 한계를 시사하는바,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전환을 제언한다. 다만 본 연구의 분석은 전력 소비 자료에 한정되

므로 이하의 제언은 전력 소비 패턴에 기반한 함의로 해석되어야 하며, 에너지 

빈곤 여부에 대한 직접적 진단에는 총에너지 소비, 에너지 지출 부담률, 실내온

도, 냉난방 미충족 여부 등 추가 지표가 요구된다. 우선, 1인 가구 에너지 정책

의 초점을 행동 변화에서 구조적 개선으로 전환해야 한다. 분석 결과, 요금 확인

이나 절약 실천 의지는 실제 전력 소비와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

는 1인 가구가 처한 물리적 환경(낮은 단열 성능, 비효율적 냉난방 설비)이 개인

의 절약 노력을 무력화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정책의 방향은 개인에게 절

약을 호소하는 것에서 벗어나, 노후 주택의 그린 리모델링 지원, 고효율 가전 보

급 확대 등 기저 부하 자체를 낮추는 물리적 환경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

또한 소비 구간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정책이 요구된다. 조건부 분포

의 저분위 구간에서 관찰된 임시·일용직과의 연관성, 그리고 복지 수혜 가구의 

낮은 전력 소비 패턴은, 이들이 낮은 주거 효율과 경제적 제약의 이중고를 겪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들에게는 단순한 에너지 바우처(비용 보조)를 넘어, 

단열 창호 교체나 고효율 난방기기 지원과 같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병행되

어야 한다. 반면 고소비 구간에서 식별된 전기 난방 과다 사용자들에게는 징벌적 

누진세 적용보다는 히트펌프와 같은 고효율 설비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정책이 실질적인 감축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1인 가구의 소득·소비 탈동조화와 지역적 이질성을 반영한 새로운 수

요 관리 지표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관찰된 소득과 전력 소비의 탈동조화 패

턴은, 소득 증가를 소비 증가로 직결시키는 단순 선형 가정이 과대 예측을 초래

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주거 비용 격차 및 지역별 

주거 형태 차이가 소비의 구조적 이질성을 유발하므로, 1인 가구 대상 수요 예측 

모형은 이러한 비선형성과 지역 이질성을 함께 반영하도록 재검토되어야 한다.

다만,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분석 데이터와 방법론상 몇 가

지 한계를 지니며, 이는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으로 이어진다.

첫째, 횡단면 데이터 사용에 따른 인과 추론의 한계이다. 본 연구는 2022년 

특정 시점의 자료를 분석했으므로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설명할 뿐, 엄밀한 인과

관계를 규명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거주와 전력 소비 감소 

간의 관계에는 에너지 효율을 선호하는 개인이 아파트를 선택했을 자기선택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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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이 내재되어 있을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여 고정 효

과 모형 등을 적용하거나, 도구변수(IV) 추정법을 통해 주거 유형 선택의 내생성

을 직접 통제함으로써 분석의 엄밀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분석 범위가 전력 소비에 한정되어 있어 총에너지 관점의 해석이 제한

적이다. 가구의 에너지 소비는 전력뿐만 아니라 도시가스, 지역 난방 등 다양한 

에너지원의 총합으로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고소득층의 낮은 전력 소

비가 타 연료(예: 가스 난방)의 소비 증가로 인한 대체 효과인지, 아니면 전반적

인 에너지 효율화의 결과인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가구의 총에너지 소비량 및 탄소 배출량으로 분석 범위를 확장하여, 에너지원 간

의 대체 효과와 종합적인 효율성을 평가해야 할 것이다.

셋째, 기후 변수 및 상세 재실 정보의 부재이다. 1인 가구의 전력 소비는 기

온 변화와 재실 시간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되나, 데이터의 한계로 이를 

직접 모형에 포함하지 못했다. 본 연구는 지역 변수와 연령대 변수를 통해 이를 

간접적으로 통제했으며, 시도별 HDD·CDD를 대체 기후 통제변수로 활용한 강

건성 분석에서도 주요 결과가 일관되게 유지됨을 확인했다. 그러나 향후 스마트 

미터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기상 정보와 시간대별 소비 패턴을 결합한 정밀한 

분석이 수행된다면, 1인 가구의 소비 행태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넷째, 전기에너지 복지 수혜 변수의 역인과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 복지 수혜 

가구의 낮은 전력 소비는 선택 효과, 정책 효과 부재, 에너지원 대체 등이 혼재

된 결과로 해석했으나 현재의 횡단면 설계로는 낮은 소비가 복지 수혜 선정의 

원인인지, 복지 수혜가 소비 패턴에 영향을 미친 결과인지를 식별하기 어렵다. 

복지 정책의 순효과를 엄밀히 추정하기 위해서는 수급 선정 기준을 활용한 회귀

불연속설계(RDD) 등 준실험적 접근이 필요하며, 이는 후속 연구 과제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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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zing the Correlates and Structural 

Heterogeneity of Electricity Consumption in 

Single-Person Households: 

Using Quantile Regression

Jongwon Jeong*·Hongwon Ha**·Doohwan Won***

This study examines factors associated with electricity consumption patterns 

among single-person households in Korea using 2022 Household Energy Panel 

Survey (HEPS) data, employing OLS and Quantile Regression. Three key findings 

emerge. First, a negative conditional association between income and consumption 

is observed, a pattern consistent with an “income paradox” that contradicts the 

conventional view of electricity as a normal good. Second, structural factors — 
floor area, housing type, and heating fuel — show stronger associations with 

consumption than individual conservation behavior. Third, the association 

between welfare receipt and consumption varies across quantiles; welfare 

recipient households in the lowest conditional quantile appear to exhibit 

under-consumption, which may reflect recipient selection rather than a policy 

effect, given that reverse causality cannot be ruled out. These findings suggest 

the need for a policy shift from behavior-change campaigns toward structural 

improvements, including green remodeling and high-efficiency appliance 

dissemination, alongside tailored demand-management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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